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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취해 무단횡단하다 사망…

법원 ‘유족보상금 감액 안돼’ 법무뉴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

차량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

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22일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

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

식에 참석한 후 오후 9시 30분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

다 과속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튿

날 사망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지난해 5월 27일 이 사고를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면서도 A씨가 무단

횡단을 한 것은 안전 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

당,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가결중과실을 적용

할 경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절반으로 

감해 지급하도록 A씨 유족 측은 그해 6월 심

사청구를 했으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는 같은 해 12월 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회식에서 마신 술의 양과 귀

가 과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

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정상

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했다.”

며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해 이를 방지할 능

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제한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행위 정

도에 비춰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볼 때, 그것이 고의에 준할 정도

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도로를 시속 85.1km로 진행했고, 그 충격

으로 망인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인사혁신처 측이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동아일보)


